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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산지 및 산림 특성에 기초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방안

송하승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길용 국토연구원 연구원

요   약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세계적,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산지는 산림자원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자산적 가치로 인해 개발 압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영구히 손실되는 산림의 총 공익적 가치의 1년분만 반영됨

￭ 부과기준도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이 아닌 산지이용 목적의 산지 구분(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중점을 둔 총량 복원 개념의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도입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함

￭ 환경재로서의 산림과 토지로서 산지의 가치 반영을 통해 산지개발로 손실되는 산지면적, 산림자원

규모, 공익기능량을 최소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지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별 산림의 환경재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공익기능 배율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과 산지의 입지 특성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요    약
정책 과제

❶ 부분 복원 위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총량 복원으로 확대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의 

도입 및 적용 방안 도입을 검토

❷ 산림 경영(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의 지원 기준에도 산지개발(산림의 공익기능 훼손)과 동일한 총량 

복원 개념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❸ 새로운 보전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1. 산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산지개발과 산림보전

￭ 산지는 산림을 담는 그릇이며 자본의 특성을 

갖는 토지로서, 토지시장의 영향을 받음

◦ IMF 경제위기(1998) 이후 진행된 토지

시장의 세계화1)로 인해, 산지 개발도 

국·내외 경기 흐름에 직·간접적으

로 연동됨

◦ 제주도의 경우, 대규모 외국 자본투자

로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중

산간 지역의 개발이 증가하고 있음

￭ 산림보전에 대한 요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써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 산림 공익기능의 평가 가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2)

◦ 산림 부문에서는 탄소흡수원 조성, 탄소순환시스템 구축, 산림탄소거래시장, 산림탄소상쇄제도 

등으로 탄소 순환, 생태계 복원, 재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음

￭ 산지개발과 산림보전의 세계적, 국가적 이슈가 

국지적 공간인 평창에 극명하게 나타남

◦ 2018년 동계올림픽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산지를 개발하고, 지역적 개발호재에 

따라 주변 산지로 개발 압력이 확산되고 있음

◦ 평창에서 산지개발의 전조인 임야 분필이 

상대적으로 많음(<그림 2> 참조)

◦ 반면, 2014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발전과 생물다

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강원선언문을 채택함

1) ｢외국인 토지법｣ 개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1998) 등을 통한 외국자본의 직접적인 토지매매의 진입 장벽을 낮췄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1998),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1998), ｢은행법｣ 등을 개정하고 토지(부동산)를 
증권화(securitization) 또는 표준화(standardization)함으로써, 외국의 자본이 투자의 한 형태로 국내 토지시장에 시공간적 
제약 없이 동기화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통로가 조성되었음.

2) 17조 6,560억 원(1987년) → 49조 9,510억 원(2000년) → 109조 70억 원(2010년)으로 추정(전현선, 주린원, 전철현, 박찬우, 
김통일, 이정희, 김래원 외. 2013.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675-677)

그림 1  산지전용 추이

주: 1984~2000 산지전용면적은 산림형질변경임. 지가지수의 기준시
점은 2004년임.

자료: 산림청. 1984~2013. 임업통계연보; 국토교통부. 1994~2013. 
지가동향.

그림 2  임야 필지수 변화 추이

 자료: 국토교통부. 2007~2013. 지적통계.

2

 



2. 산림 공익기능 가치 반영 실태

 산림 공익기능 가치 반영 실태: 산지개발 측면

￭ 현행 산지 및 산림관리 체계는 산지개발로 인한 산림 공익기능의 훼손량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으로 인해 영구히 손실되는 산림의 총 공익가치 중 1년분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익기능 생산의 기반인 토지가 영구히 상실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함3)

그림 3  전용에 따른 순 훼손 공익기능량 개념 

◦ 부과기준도 개별 산림의 생

태·환경적 특성이 아닌, 산

지이용 목적을 위한 산지구

분(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에 따라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됨

(<표 1> 참조)

◦ 대체산림자원 조성의 세입에 비해 세출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세입 대비 세출 비율4): 1.7배(2000

년) → 2.3배(2005년) → 3.3배(2010년) → 4.3배(2013년)]

￭ 독일(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산림법｣ 제9조 3항)은 산지 개발을 엄격히 관리함

◦ 1단계는 동일 면적의 신규 산림조성(산지개발 면적 : 대체 산림 면적 = 1 : 1)

◦ 2단계5)는 산림기능 강화 관리 프로그램으로, 1단계의 대체 산림조성이 불가능할 경우에 잔류 

산림의 기능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함(산지개발 면적 : 강화관리 면적 = 1 : 1.3~1.8)

◦ 3단계는 부담금을 부과하며, 1단계와 2단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3)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는 ① 조림·육림비, ② 공익기능 가치 등, ③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는 함.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임업진흥사업계정.
5) 예를 들어, 벤츠에서는 주행시험장 건설을 위해 총 240ha의 산지를 개발, 210ha는 대체산림을 조성(1단계)하고 나머지 

30ha는 산림기능 강화 프로그램(2단계)을 시행하였음.

구  분
산출 구성 내역

계 조림비 육림비 공익가치

준보전산지 3,350 534 1,344 1,472

주: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4,35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준보전산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6,700원/㎡)

자료: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 산정((2014) 공시(｢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4조)

표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단가 구성 내역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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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 반영 실태: 산림 보전 측면

￭ 산림경영 측면에서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반영한 지원 체계가 미흡함

◦ 산림경영에 대한 지원금은 조림, 육림 등에 대한 재무적 비용만을 포함하며, 산림경영으로 

증진되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직·간접 편익) 를 고려하지 않음

◦ 또한, 공익기능 증진 활동에 필요한 환경 조성·개선 행위에 대한 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결과적으로, 산림경영계획 사업의 참여율(산주 참여의사 10.5%)이 낮아 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작업환경 양호지역을 선호(담당 공무원의 22.5%)함에 따라 사업의 입지적 

불균형도 발생함6)

◦ 사례지역 분석결과7), 산림경영계획 사업들이 산지의 물리적·입지적 특성(경사도, 접근성 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경사도 접근성

그림 4  산림경영계획 사업 입지 특성 분석(9개 사례 지역)

￭ 해외에서는 조림, 육림 등의 비용 외에 산림경영 불리 지역, 작업환경 개선사업 등에도 추가 지원

◦ 일본은 산림 환경보전 직접지원 사업에는 조건 불리지역에 90%까지 산림 정비 비용 지원

◦ 독일은 면적, 경영시설 종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표 2> 참조)

내   용
산림경영면적별 지원(지출비용 대비)

수 혜 자200ha 미만

(사유림, 자연휴양림)
1,000ha 미만 1,000ha 이상

산림용 소·대형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행로 신설 또는 지금까
지 산림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던 도로의 확대·개축

70% 42%

바덴-뷔르템
베르크주 산림
의 소유자 및 
산림경영조합

산림경영도로 손실 점검 70% 50% 30%

산림경영에 필요한 장치 및 대중교통도로망 연결시설(특히 육
교, 통행로 또는 얕은 여울) 개선 및 점검

70% 50% 30%

산림경영도로의 하수구(특히 배수로 추가설치) 개선 및 점검, 
또는 기존 도로의 손상된 배수로 개선

70% 50% 30%

자료: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산림분야 환경보조금 행정규정

표 2  산림경영시설 지원사업(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6) 조판기 외. 2015.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 체계 구축 연구.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주 
및 공무원 설문조사.

7) 사례지역은 화성시, 양평군, 춘천시, 평창군, 경산시, 하동군, 여수시, 순창군, 홍성군 등 9개 지역이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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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가칭)  도입방안

￭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신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을 도입하여 산지와 산림의 총량 복원을 

달성함으로써, 산림 공익기능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총량 복원은 기존 산림의 모든 가치를 최소한 산지 

개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개념으로, 동일

한 규모로 조성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총량 복원비용은 산림자원 복원비용(산림자원 조

성), 공익기능 복원비용(산림자원의 공익기능 복원), 산지 복원비용(대체 산지구입)으로 구성됨

◦ 총량 복원비용 산정에는 산지이용구분에 따른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별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특성(공익기능 복원비용)과 개별 산지의 입지 특성(산지 복원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 개별 산림의 공익기능 복원비용은 산지전용으로 상실되는 순공익기능 가치(<그림 3> 참조)이며,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됨

◦ 공익기능 배율표는 산림의 공익기능량 변화를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8)에 기초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한 공익기능량 비교평가 기준표임

◦ 공익기능 배율표는 개별 공익기능량 평가 → 개별 공익기능량 표준화 → 단위 면적별 총 공익기능량 

산출 → 공익기능배율표 과정을 거쳐 작성됨(<그림 6> 참조)

◦ 기능량이 가장 높은 5영급·활엽수·밀집·대경목 산림의 단위 면적당 공익기능 가치9)는 기준 

산림(1영급·침엽수·소밀·소경목)보다 약 2.1배 큰 것으로 추정됨(<4. 사례지역 비교 분석> 참조)

￭ 개별 산지의 복원비용은 산지전용으로 상실되는 산지를 대체할 토지를 매입하는 개념이며, 공시지가와 

연동하여 산정될 수 있음

◦ 연동 방법은 해당 공시지가 대비 일정 비율을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이원화 방식과 공시지가의 

분포 범위에 따라 공익기능량에 가중치(입지계수)를 적용하는 일원화 방식이 있음10)

◦ 여기서 제안하는 일원화 방식은 산림의 공익기능량이 낮고 산지의 지가도 낮은 지역과, 이와 

상반된 특성을 가진 산림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함11)

8) 영급(1~5영급 이상), 수종(침엽수림, 침활혼효림, 활엽수림), 밀도(소, 중, 밀집), 경급(소, 중, 대경급) 등으로 구분됨. 
이와 같은 산림 특성 관련 지표는 현행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때 조사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음.

9) 기준 산림의 단위 공익기능량 가치는 매년 공시되며, 여기서는 전국 산림 공익기능 가치를 총 공익기능량으로 나눈 값인 
13,295원/㎡을 적용함

10) 유사 사례로 전자는 농지전용부담금, 후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있음.
11) 수도권 산지의 49.0%가 가장 높은 지가 등급 구간에 분포해 있으며, 전국의 가장 높은 지가 등급 구간에 속한 산지의 45.5%가 

수도권에 속해 있어, 동일한 공익기능량을 가진 타 지역 산지에 비해 높은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가 많을 수 있음.

그림 5  산지와 산림의 구성

자료: 채미옥 외. 2011.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연구: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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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별 산림 공익기능량 평가

수원함양기능 토사유출방지기능 산소생성기능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산림

공익

기능

평가

주요

사용

지표

∙ 임상도(수종)

∙ 산림입지도(토심)

∙ 산지면적

∙ 산림입지도(토양, 경사도)

∙ 임상도(수관밀도)

∙ 임상도(수종, 경급, 영급, 

수관밀도)

∙ 임상도(수종, 영급)

∙ 산지면적

2단계: 평가된 개별 산림 공익기능량의 표준화

3단계: 개별 단위 면적별 총 공익기능량 산출

4단계 ⓐ: 공익기능 배율표(영급, 수종, 밀도, 경급)

수종 침엽수 혼효림 활엽수

영급  경급밀도 소 중 대 소 중 대 소 중 대

1
소밀 1.000 1.088 1.146 1.013 1.105 1.164 1.041 1.141 1.207
중밀 1.079 1.191 1.263 1.095 1.211 1.286 1.131 1.257 1.339
밀집 1.131 1.257 1.339 1.149 1.280 1.365 1.189 1.332 1.426

⋮ ⋮ ⋮ ⋮ ⋮ ⋮ ⋮ ⋮ ⋮ ⋮ ⋮

4
소밀 1.181 1.321 1.413 1.201 1.347 1.443 1.246 1.406 1.510
중밀 1.307 1.484 1.600 1.332 1.517 1.637 1.389 1.591 1.721
밀집 1.389 1.590 1.720 1.417 1.627 1.763 1.482 1.710 1.859

5
이상

소밀 1.263 1.427 1.534 1.286 1.458 1.569 1.339 1.526 1.647
중밀 1.410 1.618 1.753 1.440 1.656 1.796 1.507 1.742 1.895
밀집 1.506 1.741 1.894 1.539 1.784 1.943 1.615 1.882 2.055

4단계 ⓑ: 산지의 입지 계수(예시)

구분
지가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계

구간 범위 (원/㎡) ~906 906~4,900 4,900~ 　
계수 값 0.017 0.076 0.231 　

　전국 구간 간 면적 비율 (%) 61.22 27.54 11.24 100.00

수도권
권역 내 구간 간 면적 비율 (%) 4.74 46.31 48.95 100.00

해당 구간의 전국 대비 면적 비율 (%) 0.81 17.58 45.51 10.45

강원권
권역 내 구간 간 면적 비율 (%) 79.85 17.64 2.51 100.00

해당 구간의 전국 대비 면적 비율 (%) 29.44 14.46 5.05 22.57

충청권
권역 내 구간 간 면적 비율 (%) 38.15 47.05 14.8 100.00

해당 구간의 전국 대비 면적 비율 (%) 10.83 29.68 22.88 17.37

전라권
권역 내 구간 간 면적 비율 (%) 69.69 22.48 7.83 100.00

해당 구간의 전국 대비 면적 비율 (%) 24.03 17.24 14.71 21.11

경상권
권역 내 구간 간 면적 비율 (%) 74.98 20.34 4.68 100.00

해당 구간의 전국 대비 면적 비율 (%) 34.89 21.04 11.86 28.49

그림 6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적용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입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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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지역 비교 분석: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적용

￭ <표 3>을 보면, 사례지역 3개(준보전산지, 1,000㎡)를 선정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현행 대체산림자

원조성비 부과 단가를 적용하면, 총 335만 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부과됨

◦ 부과 내역은 조림·육림비 188만 원, 공익기능 가치는 147만 원임

◦ 훼손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개별 산림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나, 

산지이용 구분에 따른 일괄적인 금액 부과로 3개 지역 모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음

◦ 사례 ①(생육 10년 이하, 낮은 밀도, 소경목의 칩엽수)과 사례 ③(생육 50년 이상, 높은 밀도, 

대경목의 활엽수)은 공익기능을 생성하는 산림의 양과 질에 명확한 차이가 있어, 산지전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공익기능 가치는 동일하지 않음

￭ 새로운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개별 대상지의 입지 및 생태·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 부담금이 차등 부과됨

◦ 사례 ①, ②, ③의 입지와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각각 1,268만 

원, 2,208만 원, 3,797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현행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액과 큰 차이가 있음

입지

강원도 A군(사례 ①) 충청북도 B시(사례 ②) 경기도 C시(사례 ③)

면적 1,000㎡

산지 구분 준보전산지

산림

특성

영급 1영급 3영급 5영급

수종 침엽수림 침활혼효림 활엽수림

밀도 소밀 중밀 밀집

경급 소경목 중경목 대경목

산지

특성
지가(원/㎡) 500 3,000 20,000

현행

조림·육림비(원)   1,878,000

공익적 가치(원)   1,472,000

계(원)   3,350,000

대안

산림자원 복원비용(원)   1,878,000

공익기능 복원비용(원) 10,615,744 18,781,113 29,324,392

산지 복원비용(원) 184,714 1,418,049 6,767,864

계(원) 12,678,457 22,077,162 37,970,256

표 3  사례지역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대안) 비교 분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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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시사점 및 과제

￭ 부분 복원 위주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서 총량 복원으로 확대된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가칭)  

도입을 제안함

◦ 금전적 규제 성격의 원인자 부담금에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보존·유지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유도적 부담금 성격으로 확대·전환이 가능함

◦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산지·산림 관리의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총량 복원비용 중 산림의 공익기능 복원 비용은 개별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에 기초한 공익기능 

배율표를 통해 산정되고, 산지 복원 비용은 개별 산지의 입지 특성이 반영된 공시지가를 통해 

산정되는 방안을 제시함

￭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산림경영 지원사업에도 산지전용과 동일한 총량 복원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산지 및 산림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업들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림경영에 대한 지원금과 

산지전용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함

◦ 재무적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산림경영 지원금에 산림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인 산림 경영을 유도하여, 산림 공익기능의 총량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음 

￭ 산지 및 산림자원 보전부담금을 운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와 부담금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산지전용허가 신청자와 담당 공무원이 개별 산지의 입지 및 산림의 생태·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부담금을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객관적인 조사 방법과 최신성을 유지·갱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본 원고는 조판기 외. 2015. 산지전용권 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공익기능 배율표 및 거래 체계 구축 연구. 산림청 의 관련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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